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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the core system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for the purpose of achieving the effective and efficient response 

mission. Core system can be defined as a network hub that leads and coordinates a entire 

system to a specific direction. This paper suggests five major elements which form a core 

system such as value, institution, leadership, devotion, and expertise. This research reveals 

several problems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absence of 

core system, unsystematic situation control, inadequate disaster management function, difficulty 

of policy coordination from 'partition wall effect', non-learning disaster management from the 

past experience, and so on. This article suggests seven recommendations for improving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Korea as follows; (1) establishment of core 

system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2) construction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governance, (3) reinforcement of local government capacity for 

managing disaster, (4) development of democratic job performing mode like 

support-cooperation-network-coordination, (5) construction of the social-embedd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 (6) institutionalization of the new perception and culture of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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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코어 시스템을 통해 국가위기관리시스

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코어 시스템은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고 조정하

는 네트워크의 중심(network hub)으로 정의할 수 있고 가치,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을 주요 구성요소로 한

다. 이러한 코어 시스템의 논의를 바탕으로 살펴 본 우리나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코어 시

스템의 부재, 상황관리의 비체계성, 재난관리 기능의 미흡, 부처 간의 칸막이 효과로 인한 정책조율의 어려움, 과

거로부터 학습하지 못하는 재난관리 등이 있다. 여기서는 향후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①국

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의 구축, ②파트너십을 지닌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③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④지원-협력-연계-조정의 민주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방식의 채택, ⑤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⑥새로운 안전 인식과 문화의 제도화, ⑦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코어 시스템, 위기관리, 재난관리, 세월호 재난

Ⅰ. 서론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 87.2%는 우리 사회의 안

전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이전보다 안전하게 느낀다라고 응답한 비

율이 11.2%임에 비추어보면,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안전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국민

의 47.4%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재난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꼽고 있는 실정이다(Hankook Ilbo, 2015.

4. 6)1).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대형참사를 겪으면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노

력해 왔음에도 국민들은 안전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는 세월호 참사

를 계기로 안전을 경시하고 성장과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잠복해 있던 많은 문제점들을 밝혀내기도 했

다.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차치하고라도 관피아라고 불리우는 관료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제도화된 유착 관계, 안전의 원칙보다는 수익의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경영 철학, 생명을 값

싸게 취급하고 도외시하는 문화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인간의 근본적 권리에 대한 존중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도 크고 작은 재난들이 이어졌다. 지난 해 5월 28일에는 전남 장성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의 방화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10월 17일에는 경기도 판교 콘서트장에서 환풍구가 붕괴해 16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11월 15일에는 전남 담양 펜션 화재로 4명이 사망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사고들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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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Lee, 2012: 17). 개인은 물

론 조직이나 사회, 국가의 존재 이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을 통해 인

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된 상태에서 미래

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만들고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안

전을 위협하거나 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위기 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시화, 첨단화, 산업화, 고밀도화, 복잡화, 고도화 되었다. 한 도시의 첨단 스마

트 빌딩이나 시설의 시스템 붕괴는 전 사회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오는 것이 일상화되고 일반화되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요양원 화재, KTX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마비,

금융시스템의 붕괴, 댐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위기 상황 발생,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는 사회적

범죄, 지반침하 현상으로 일컬어지는 싱크 홀 사고 등 우리 사회 곳곳에는 수많은 재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수 없이 다양한 재난 종류와 수많은 시설, 시스템, 기능의 중단, 마비, 붕괴를 중앙정부가

모두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복잡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질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시스템 이론에서의 코어 시스템의 의미와 구성

요소들을 찾아보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온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주요 문제점을 개관해 본다. 다음으

로 세월호 참사 사례에서 나타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위기관

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코어 시스템의 관점에서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시스템과 코어 시스템에 관한 이론적 논의

1950년대와 1960년대 시스템 이론은 자연현상과 인위적인 현상들을 이해하고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이었다. 이는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역사적, 환원주의적, 행태적 방법을 지닌 많은 과학 학

문에서 채택하고 있는 접근법들과는 구분되었다. 일반 체계 이론은 완전한 전체, 상호관련성과 상호의

존성에 대한 과학적 탐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시스템 접근법은 대부

분의 학문 분야나 전문직업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전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관련된 물건 또는 개념들의 집합이나 배열로 정의할 수

있다. 모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투입, 과정, 산출, 환류와 전류 회로(feedback and feedforward loops),

평형, 항상성, 그리고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와 같은 시스템 개념들을 사용하여 기술된다. 시스템은 단순

한 인과관계적 용어에서 뿐만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고 합목적적인(teleological) 용어로도 설명될 수 있

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어 논의되어 왔다. 최초의 시스템 이론가들은 시스템을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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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는 시스템(예: 은하계, 세포, 원자)과 개념적 시스템(예: 논리, 수학, 음악)으로 구별하였다. 그리고

일반 시스템 이론 또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 기술, 시스템 철학, 시스템 인식론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시스템 이론가들은 시스템을 환경에 대해 폐쇄된 것으로 혹은 개방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환경

에 대해 더 개방적인 시스템들이 폐쇄 체계보다 더 역동적이고 변화되기 쉽다. 모든 물리적 실체와 추

상적 실체가 시스템이라는 용어로 기술될 수 있는 것이다(Overman, 1998: 2203). 시스템은 어떤 목적

을 위해 전체로서 기능하고 있는 수많은 상호의존적인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일반 시스

템 이론(general system theory)에 따르면, 인체의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상호의

존적인 부분들(귀, 눈, 뇌, 등)의 작용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스템 이론에서는 전체로서

의 체계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화된 영역의 지식을 통합한다(Certo, 1989: 44).

그렇다면 코어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코어 시스템이란 하나의 전체 체계를 일정한 방향으로 지도하

고 조정하는 네트워크의 중심(network hub)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Lee, 2014: 23). 우리는 그동안 시스

템 모형(system model)에서 시스템의 다양한 투입 요소들을 산출로 전환하는 과정을 블랙박스(black

box)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을 설명하고 이해

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투입 요소들을 산출물로 전환하는 과정의 실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 기

능과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코어 시스템을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즉 블랙박스로 간주되어 왔던 전환

과정(conversion process)을 구성하는 것이 코어 시스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 Source: Lee(2014: 23).

<Figure 1> Components of Core System 

코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가치(value), 제도(institution), 리더십(leadesrship), 헌신

(devotion), 전문성(expertise)이 있다(Lee, 2014: 23). 먼저, 가치란 재난, 공공의제, 사건 등의 상황에서

시스템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방향을 제시해주는 가치가 존재 하지 않는다

면, 시스템은 무엇인가를 찾아 목적 없이 숲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사회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을

갖춰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의하고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와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 전체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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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은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적,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설치해야 한다. 코어 시스템은 제도를 통해 필요한 기능이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사회 시스템이나 정치 시스템의 경우, 정당성을 확보한 법적 제도나

기관이 공식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목표 달성에 필요하다.

셋째, 바람직한 가치와 정당한 제도적 기반에 근거하여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는 경우, 리더십이야말

로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다. 리더십은 목표 달성과 구성원의 협력적 업무 수행이라는 차

원에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이러한 리더십이야말로 공동의 과업을 달성해야 하는

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 요소다. 확실히, 성공적인 과업수행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코어 시스템에

서의 리더십 성과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넷째, 만일에 시스템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면, 시스템은 구성원들

로 하여금 시스템의 임무에 대한 헌신을 요구한다. 코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헌신은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구성원의 헌신을 확보한 코어 시스템은

시스템 구성원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데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녀야 한다. 전문성은 연습, 훈련, 연구 등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이나 방법(knowhow)이다. 직무가 점점 더 전문화될수록 시스템은 목

표 달성을 위해 전문성에 의존하게 된다. 오늘날 전문성은 시스템을 관리하는 모든 업무의 기반이 된

다. 시스템의 환경 변화는 코어 시스템의 전문성을 위협할 수 있다. 코어 시스템에 대한 이들 위협은

새로운 전문가를 받아들이고 기존 활동가들을 교육시킴으로써 줄어들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III. 세월호 재난관리 분석과 연구 질문

<세월호 재난 개요>

세월호 참사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

근 황해상에서 청해진 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국내선 여객선인 세월호가 전복, 침몰

한 사고이다. 인천 출발 당시 수학여행을 떠난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325명과 선원 

30명 등 총 476명이 탑승하였으나, 사고로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

고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최초 침몰 징후 후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최초 대응을 전혀하

지 못하고 승객들 몰래 탈출한 선장 이준석 및 여객선 승무원들, 그리고 배를 무리하게 

운행한 청해진해운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후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정부 관료의 책임성 문제도 간과될 수 없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된 핵심 정부부처

인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늦장대응과 책임회피, 이후 밝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적

폐 현상들이 세월호 사고를 악화시킨 주요인으로 세간에 주목을 받고 있다.

(Source: Kim & Kim, 2014: 106).

세월호 참사는 전형적인 ‘임계(臨界)사고’라고 볼 수 있다. 노후 선박의 운항이라는 근본적인 취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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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더해 무리한 개조와 증축, 과적, 평형수 부족, 화물고박(固縛) 미비 등의 불법적 관행들이 중첩되어

이미 안전 임계치에 달한 배가 맹골수로의 가파른 물살을 통과할 때 선원들의 운항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낸 것이다. 하지만 침몰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임계사고로서의 성격은 한

층 두드러진다. 재난구조사령탑이 부재한 탓에 구조작업에 심각한 혼선이 빚어진데다 당시 안전행정

부, 해양수산부, 해경 관료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구조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Han, 2014: 3).

특히, 선박이 전복되는 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원들의 즉각적인 위기대응 조치는 전무했다. 선장, 항해

사, 조타수를 비롯한 선박직 승무원 15명의 믿기지 않는 무책임과 자신들만 살겠다며 가장 먼저 탈출

한 집단 이기주의, 가까운 해경재난센터가 아니라 엉뚱하게 제주해상교통관제센터로 연락을 취한 조난

신고, 승객들을 오히려 헷갈리게 한 안내방송, 제대로 펴지지도 않아 아무 쓸모없었던 구명벌 같은 것

들이 사태를 악화시켰다(Kim, 2014: 101). 이와 함께 구조의 시간과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

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거의 모든 언론은 일제히 무능, 무책임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언론은 국민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할 관료가 마피아집단처럼 자신들의 집

단이익, 혹은 사익(私益)을 우선시하고 있다면서 연일 ‘해피아’, ‘관피아’ 등의 명칭으로 정부 관료를 비

판하고, ‘과연 정부 관료제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까지 하였다(Kim &

Kim, 2014: 99-10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제시되어 왔던 문제점들을 먼저

살펴보자(Lee, 2014: 14-16)2).

첫째,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완화의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1985년부터 노후선박으로 인한 해난사

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 사용연한을 철선의 경우 20년으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2008년 여객선 사용연

한을 행정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여객선의 선령제한을 완화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는 일본에

서 도입될 당시에 이미 18년 동안 사용되었기 때문에 20년 선령제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선박

을 사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부터 안전과 관련된 규제의 경우에는 완화가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생

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규제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점검 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

시에 철저한 안전점검을 하는 것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맡은 대부분의 기관에 해양 분야

전직 공무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른바 ‘해피아’라고 불리는 해양마피아들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쥐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회비를 내서 만든 이익단체인데, 이 기관이

해운사들의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모순이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퇴직 공

무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해운사의 사적 이익에 기여하고 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로비를 하는 등의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셋째, 안전 분야에서의 노동의 비정규직화라는 문제가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세월호의 경우, 안전

2) 물론 이같은 논의는 세월호 재난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대

통령은 물론이고 공무원, 학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죽

음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은 다시는 이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무고한 희생이 나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코어 시스템(Core System)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 7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갑판, 기관부의 70%가 비정규직이었다. 세월호 선장마저도 1년 비정규직이었

다. 따라서 위급상황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노동 유연화라는 미명하에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정규직화 됨으로써

전문성의 부족과 상황 대처에의 미흡, 책임감의 부재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계

약제 인력의 활용을 통해 선박 운항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외주

화하고 비정규직화함으로써 불안정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넷째, 재난 예방 및 완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예방이란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해 사전에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를 강화하며, 구조물을 설치하고 승무원과 승객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서는 사전에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계획 수립이나 승무원과 승객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 점검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화물 과적에 대한 규제나 화물의 결박 상태 확인조

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평형수 등 선박 안전에 직결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승무원

의 안전운행 규정 점검도 없었다. 재난의 예방이나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화 조치가 전혀 이

루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다섯째, 재난 대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대비는 세월호 재난이 발생 한 후에

있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하는 활동 과정이다. 예를 들면, 승선 후에 승

객과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대응 조치, 대피 연습 및 훈련, 대피경로 지정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및 연습, 위기대응팀 구성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에

서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해주기 위한 승무원과 승객의 훈련과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객의 안전

을 위한 승무원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며, 비상 시 대피 방법 및 대피경로 지정도 없었다. 또

한 구명정 활용상태 점검이나 경보시스템의 운영 및 긴급구조 대비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섯째, 재난 대응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대응은 세월호가 실제로 침몰

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재난대응 실무매뉴얼의 실질적 활용이 이루어지고, 승객에 대한 대

피 경보, 대피 유도, 긴급구조 활동의 전개, 질서유지 기능의 작동, 탐색 및 구조 활동 등이 이루어지

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는 재난대응 실무매뉴얼의 활용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승객

대피를 위한 승무원의 안내나 정보제공 대신 선실 대기 지시를 내린 한편 주요 승무원들이 먼저 대피

를 하였다. 또한 승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적절한 경보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경의 긴

급구조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는 해경이 어민과 해군의 긴급구조 활동을 저지했다는 보도

도 있다.

일곱째, 재난 복구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복구 활

동으로는 희생자 시신 안치와 부상자 치유, 유가족 구호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한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의 시신에 대한 적절한 안치 장소 확보와 부상자 치유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가족의 구호 장소가 현장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문제점과 실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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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관을 이용함으로써 유가족의 기본적인 인권이 보호되지 않고 연령, 성별, 건강 등을 배려하지 않는

전쟁난민 수준의 구호가 이루어졌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여덟째, 정부의 초기 무능력한 대응과 무책임한 관리의 문제가 있다. 세월호 참사 과정 속에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오후 2시에 공식브리핑을 통해 오후 1시 30분 기준으로

여객선 탑승인원 477명 중 368명이 구조되고, 사망 2명, 실종 107명으로 공식발표를 했다. 그러나 해양

경찰청의 집계 내용과 다르자 오후 4시에 정정발표를 하는 등의 문제들을 야기했다3). 또한 급박한 위

기 상황 속에서 안전행정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양수산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지

휘체계의 혼선이 발생하여 사건의 주요 개용와 전개 과정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심

지어는 6차례나 정확한 탑승객 수와 실종자 수의 집계까지도 혼선을 야기하여 결국 정부불신의 상황

으로 확산되었다(Lee, 2014: 113-114).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더 지난 시점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틀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국가위기관리시스

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한편,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Table 1> Research Question 

Question Content

Q 1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정책과 시스템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코어 시스템은 있는가?

Q 2 국민안전처 출범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신의 시작인가, 끝인가?

Q 3 현대 사회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Q 4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명령-지시-통제-감독의 위기관리 방식만이 필요한가?

Q 5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사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관리할 수 있는가?

Q 6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안전사고 원인은 국민의 안전의식이나 안전불감증 탓인가?

Q 7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과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가?

IV. 세월호 재난을 통해 본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

3) 안전행정부는 재난 대응을 총괄․조정하는 본연의 임무(사고상황 및 구조자원 파악, 행정적 지원 등)는 소홀히

한 채 언론 브리핑에 집중(1시간 간격, 총 6회)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실 확인 없이 구조자 숫자를 집계하여

14시 경에는 368명으로 발표하였다가, 16시 30분 경에는 164명으로 정정하여 정부 불신을 초래하였다. 결국 공

을 세우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다. 해경도 구조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날 때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를 국민들에

게 적극적으로 알렸다. 실제 동원되고 있는 구조 인원과 장비를 부풀려 알렸으며, 구조된 인원만을 강조하여

해경 자신들이 달성한 업적만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하지만 민간구조업체인 언딘 및 민간 잠수부와의 관계에

서도 구조 초기에 해경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구조 행위를 하기 보다는 구조에 대한 일부 책임을 민

간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를 나타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성과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서 해경을 비

롯한 관료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시켜 정치적 책임성을 회피하려고 하였다(Kim & Kim, 2014:

11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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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의 구축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정책과 시스템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코어 시스템은 있는가? 국민안전처는 출

범 이후 안전혁신 실천방안으로 안전혁신 마스터 플랜의 수립으로 안전정책을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

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책임강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와 안전정책조정회의 활성화로 안전관리 총괄조정 기능 강화, 국민안전처 조직 융합을 통한 재난안전

전문조직으로의 환골탈태, 안전관리부처 협업으로 정부 안전관리 역량의 극대화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안전처는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로 구성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발표하였다. 국민안전처

가 발표한 안전혁신 실천방안과 안전혁신마스터플랜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들은 소관 업무 영역별

로 안전이나 위기관리와 관련된 수많은 과제들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

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공공기관들 또한 나름대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기관리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난안전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안전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 조정 및

지도하며, 어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monitoring)하는 국가위기관리 코어 시스템(core

system)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

는 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치가 분

명하게 내재화되어야 하고, 제도, 리더십, 헌신, 전문성이 확보된 코어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파트너십을 지닌 국가위기관리 거버넌스 구축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틀에서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위기관리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국가

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나름대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

지만 위기관리 정책과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체계적인 위기관리, 장기적이고 철저한 사후 복구, 동일

한 재난이나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정착시키는 데는 실패한다. 그 결

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난이 다시금 발생하고, 또 다시 요란스럽게 일회적인 위기관리와 원인 제공

자 및 책임자 색출과 처벌을 하곤 한다. 이렇게 동일한 문제와 절차가 반복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

차적으로는 위기관리의 한 주체인 정부가 전문성을 지닌 공무원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

문성이 없는 공무원들이 위기관리를 하다 보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거와 유사하게 제시될 수밖

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다음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위기관리 업무를 오랜 기

간 동안 맡게되면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순환보직제도

의 운영으로 최소한의 역량 향상의 기회마저 없게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는 위기관리의 주체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리는 정부가 주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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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연 정부 혼자 위기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부족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가능한지

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일상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안전 위기, 즉 식품안전, 의약품

안전, 보건 안전, 치안 범죄 안전,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 생활환경 안전과 같이

수많은 영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기를 정부가 모두 찾아내고 대응하며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가? 특

히, 오늘날에는 초고층 건물이나 초대형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병원, 요양원, 놀이공원, 쇼핑몰, 유치원,

학교, 학원, 각종 편의시설 등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 이처럼 수없이 많은 건축물이나 시설, 시스템, 기

능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서 예방하고 대비하며, 위기가 발생 한 후에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복구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정부에 의해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된다.

국가위기관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들 부문, 즉 정부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부문이 각자

의 영역에서 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위험의 공유

(shared risk)에 따른 책임의 공유(shared responsibility)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적절한 위기관리를 이

루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것이다(Comfort, 1999: 3-4).

3.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역량 강화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을 보면, 국민안전처 출범이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안전처는 우리나라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

하는가? 위기관리의 주체를 크게 정부, 기업, 시민사회로 구성된다고 보면, 현재까지 정부의 노력은 세

주체 중에서 정부 부문에 국한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정부 부문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구

성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에 국한하여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신 노력이 이

루어져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노력해 온 결과가 국민안전처 출범에 그

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위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 고위 공무원들이 지닌 인식의

한계가 그 원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대통령의 국가개조 수준의 명령이나 대국민 담화문이 중

앙부처 수준으로 하달되면 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이 생각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의 수

준이 관련 부처 조직의 확대와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의 출범은 과거 1995년의 삼풍백화점 붕괴 후에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민방위재난통제본

부,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 이후 확대 개편되어 출범한 소방방재청과 동일한 패턴으로 만들어져

온 것 뿐이다. 반면에 전국의 시․도, 시․군․구에서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무엇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위기관리 전문성을 지닌 인력들이 새롭게 충원되었는지, 위기관

리 전담 공무원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음으로써 역량이 강화되었는지, 또는 위기관리 예산이 충분히 증

가했는지 등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또한 전국의 각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자신들이 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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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역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찾아내고,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들

간에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나 지침과 같은 제도적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21세기의 새로운 국내․외적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우리나라 위기관리에서의 공공부문, 특히 정부

부문이 가지는 한계가 여실히 노정되고 있으며, 국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위기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기존에

지니고 있던 고리타분한 인식의 틀을 넘어서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

이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원-협력-연계-조정의 민주적 위기관리 업무 수행 방식 채택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많은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재난대응의 컨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없다는 지적을 해 왔다. 재난 현장에서의 인명 구조와 상황 관리에서는 전문가에 의한 컨트롤 타워가

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는 재난 현장에서의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

하고 임무 수행을 감독하기 위한 총괄적인 지시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

가위기관리는 대응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하기 전의 예방, 대비와 위기 발생 후

의 대응과 복구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정부, 기업, 시민사회 영역의 여러 다양한 기능과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위기관리 활동에서는 컨트롤 타워 방식의 운영 논리

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즉 컨트롤 타워가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이라는 비상시의 권위주의적 운영

논리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본질로 삼고 있다면, 국가위기관리는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

라는 새로운 운영 논리를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부처간의 관계는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단체, 정부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의 위기관리 업무 수행은 일상의 민주적 파트너십 운영 논리

에 입각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 상황이 아닌 평상시에 군사 작전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을 취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이나 지역 특성, 기관별 특수 상황을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개별 상황에 적합한 위기관리가 이

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위기관리의 기능 및 과정은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연

계되어 있다. 복잡․다양한 위기관리 행정 수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전 부서적 협력이 요구되므로 유

기적 네트워크의 형성이 강조(Han, 2002: 152)되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모든 위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위기관리 지원자의 역할

로 바뀌어야 한다. 이제 중앙정부는 직접적인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위기관리서비스 지원자 또는 조정자(service supporter or 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히려 위기관리서비스 제공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Shin(2014: 44)에서도 중앙집권적인 방식보다 지방의 조직을 강화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을 지원하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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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로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5.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의 구축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사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관리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에 있는

요양원, 유치원, 병원, 초고층아파트, 상업시설 건물, 대형 백화점 및 쇼핑센터, 터널, 은행, 전력시스템,

항구, 공항, 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사고 모두를 정부가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

능한가? 우리나라는 이미 첨단화, 산업화, 도시화, 고도화된 네트워크 사회다. 어느 한 시설이나 시스

템에서 발생한 재난이나 사고는 다른 시스템의 붕괴나 마비로 이어지고 있다. 발전소의 기능 마비는

전력 중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반의 마비로 이어지고, 대형 오피스 빌딩이나 상업시

설의 붕괴나 기능 마비는 연관된 기업의 업무 중단이나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후쿠시

마 원전 폭발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초대형 재난의 발생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제적인 위기로

발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말할 것도 없이 마우나 오션 리조트 붕괴사고

나 요양원 화재 사고, 병원, 학교, 호텔, 쇼핑몰, 하수도, 댐, 철도, 항공기 등에서의 크고 작은 재난이

나 사고의 발생은 국가적인 관심사인 동시에 사회 전반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오고 있다. 그 뿐만이 아

니라 대형 교통사고, 건설안전 사고, 산업재해, 식생활 안전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도 지역사회는 물

론 국가사회의 위기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다.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소한

사고도 예상치 못한 영역에서 발생할 경우 통제력을 상실하기가 쉽고 대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다(Rho, 2014: 145).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하거나 심지어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 사고나 재

난을 국민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뿐만 아

니라 어느 사회에서도 단일 정부부처나 기관이 또는 정부 부문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 것

인지를 모두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개별 가정이나 기업, 시설, 건물 등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조직들이 스스로 재난이나 위기

를 사전에 탐색하고 예방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사회내장형 위기

관리시스템(social-embedded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system)을 국가위기관리의 근간으로

해야 한다. 즉, 국가 사회에 있는 모든 시설, 시스템, 건물, 사업, 기능 등에 위기관리시스템이 내장될

때 비로소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다.

6. 새로운 안전 인식과 문화의 제도화

인적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의식이 부족하다거나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고 말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안전사고 원인은 국민의 안전의식 부재나 안전불감증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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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결국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의 주된 원인은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갖지 않았거나

안전불감증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국민들 사이에 안전문화가 정착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안전을 경시했기 때문인가?

문제의 원인을 의식이나 문화의 탓으로 돌리면 그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그렇다면 안전의

식의 부재나 안전불감증, 안전문화의 실종과 관련하여 정부나 기업, 시민사회가 해야 할 일은 없는가?

안전불감증은 ‘안전하지 않은데 안전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현상

은 매우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화된 현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다. 사실 재난이나 사고

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억제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안전과 위기관리에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민간 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즉 정부는 안전과 관련된 각종 제도, 즉 법령, 규제, 지

침, 절차 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의 안전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정해줘야 한다. 기업 역시 사내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밝혀내는 한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설 및 시스템을 개

선해야 한다.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각종 시민단체 또한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인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주된 임무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정부와 기업, 시민사이의 원활한 관계를 만들고 안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령

과 기구, 규제, 절차 등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제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관행과 관습, 관계를

포함한다. 따라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나 관습을 없애고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위기관리 주체들의 역할인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잘못된 의식과 안전불감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안전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교육, 훈련, 연습을 통해 형성된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

여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신념, 의식, 가치관, 생활, 행동, 전통, 관습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에서 보면 정부는 학생, 성인, 직장, 시민 교육 및 학습 과정을 통해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 가치관

을 공유하기 위한 법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각종 언론 매체, 즉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양식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는 성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방송의 협조가 필요하다.

Kim(2013: 30)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분위기는 학교에서 안전 교육을 받고 안전한 행동을 하려는

자녀에게 불안전한 행동을 선도하면서 안전 행동을 무효화하는 부모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에 악순환이

연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시민단체에서 방송국의 협조를 받아 실시한 실험에서, 잘못된 부모의 행

동이 안전교육을 받은 자녀의 안전 행동 습관을 80%나 무효화하여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는 갑자기 인재로 일어난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그 참혹함과 비극성이

크다. 인재의 측면은 국가 안전 구조 제도, 교육 제도, 경영 방식, 사회문화적 행태 등 전방위에 걸친

다(Kim & Yang, 2014: 184). 따라서 이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전의식, 안전문화를 정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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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을 없애려는 노력들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7.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시하고 통제하고 명령

하고 감독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이나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도 제대로 위기를 관리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를 위한 충분한 예산, 인력, 조직

을 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성을 강화시키려고 시도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이와 동시에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시

민의 안전에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직접적으로 밀착

하여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위기관리 역량을 갖추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

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Edwards & Goodrich(2007: 43-44)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도 위

기관리 기능은 일반적으로 소방서, 경찰서 등과 같이 지방정부의 범위 내에 있어왔다.

이제 정부 부문에서는 국민안전처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난관리체계의

틀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 첫째,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

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연습을 통한 전문가 양성을 해야 한다. 특히, 현재와 같이 순환보직

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다른 업무와 함께 부가적으로 재난업무를 담당해

서는 안 되고 재난관리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4). 둘째, 재

난관리 전담 부서에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한편, 현장에서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경보를 울리고, 인명을 구조하며, 주민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한편,

부상자 치료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현장지휘책임자의 지휘아래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한편,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지역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안전을 위

협하는 요소들을 탐색하고, 시민들이 안전위해 요소들을 거버넌스 조직에 신고하는 한편, 시민단체와

4) 일반 행정직의 순환보직 관행은 재난관련 전문가가 육성되는 것을 구조적으로 막았다. 따라서 컨트롤 타워는

구성되었지만 전문성 결여로 인해 그 역할이 올라오는 다양한 보고들을 수집해 대언론 브리핑을 하는데 제한

될 수 밖에 없었다. 그것도 탑승인원 및 생존자, 실종자 숫자의 잦은 반복과 정정 발표로 정보통제력에 대한

신뢰를 일찍이 상실했다(Rho, 2014: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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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가 함께 이를 개선해 나가는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재난 예방 활동과 재난 발생 시 참

여하는 기관 간의 협력체계가 중요하다.

V. 결론

세월호 참사는 살아남은 국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남겨주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같은 끔찍한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고 있다. 이제 희생자와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이런 끔찍하고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세월호 사

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여기서는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을 살펴본 후, 시스템

과 코어 시스템의 이론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재난관리의 문제점들

을 언론 보도, 기존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위주로 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세월호 참사를 통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의 틀을 코어 시스템, 상황관리, 재난관리 기능,

정책조율 기능, 재난관리 운영 메카니즘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국

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연구 질문을 제시하였다. [질문 1]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정책과 시스

템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코어 시스템은 있는가? [질문 2] 현대 사회에서 국가위기관리의 주체는 누

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 3] 국민안전처 출범은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신의 시작인가, 끝인가? [질문

4]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명령-지시-통제-감독의 위기관리 방식만이 필요한가? [질문 5]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사고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관리할 수 있는가? [질문 6] 우리나라의 모든 재난안

전사고 원인은 국민의 안전의식이나 안전불감증 탓인가? [질문 7]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관리 역량과 전

문성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가?

이 논문에서는 이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사회 전체 차원에서 안전 및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과 사업

들의 방향을 제시하고 총괄 조정 및 지도하며, 어느 정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국가위

기관리 코어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 차원에서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가위기

관리정책과 시스템을 이끌어가고 조정하며 점검하는 코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국

가위기관리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등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

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부문, 기업부문, 시민사회부문이 각자의 영역에서 해

야 할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고 조정하며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국민안전처는 우리나

라의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세 주체인 정부, 기업, 시민사회 중에서 정부 부문의 개혁 노력의 일환으

로 설립되었으며, 정부 부문중에서도 중앙정부에 국한하여 국가위기관리시스템 혁신 노력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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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226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갖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

다. 넷째, 그동안 위기 대응위주의 명령, 지시, 통제, 감독이라는 비상시의 권위주의적 운영 논리에 기

반하여 업무를 수행해 오던 것을 지원, 협력, 연계, 조정이라는 민주적 파트너십 운영 논리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역할이 모든 위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위기관리 지원자 또

는 조정자의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 다섯째, 어느 사회에서도 단일 정부부처나 기관이 또는 정부 부문

이 언제, 어디서, 무슨 사고가 터질 것인지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제 국가위

기관리시스템이 정부 중심형 위기관리시스템으로부터 개별 가정이나 기업, 시설, 건물 등 사회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개별 조직들이 스스로 재난이나 위기를 사전에 탐색하고 예방하며,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역량을 키우는 사회내장형 위기관리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 여섯째, 안전사회

를 만들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며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시민사이의 원활한 관계

를 만들고 안전을 제도화할 수 있는 법령과 기구, 규제, 절차 등을 만들어야 한다. 즉 정부는 학생, 성

인, 직장, 시민 교육 및 학습 과정을 통해 안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 가치관을 공유하기 위한 법 제도

를 구축해야 하는 동시에 각종 언론 매체, 즉 TV,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동양

식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민

과 직접적으로 밀착하여 행정을 펼치는 지방자치단체야말로 위기관리 역량을 갖추고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 부문에서는 지방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재난관리체계의 틀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관리 전담 인력 확충, 교육과 훈련, 연습을 통한 전문가 양성, 전문가 양성

인사행정시스템의 도입, 재난관리 전담 부서에 대한 충분한 권한과 책임의 부여 및 현장지휘체계 확

립,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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